
 

제 목 :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보험연구원(원장 나동민)의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시대의 최대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중심의 
시각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IBR 를 발간(2008.4.21)하였다.  

 
고령화 시대, 퇴직연금중심의 노후소득 대체기능 강화 절실 

- 근로자 퇴직연금 실질소득대체율 12.6%, 노후소득 보장효과 미흡 -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영국 등 OECD 주요국은 고령화에 따른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 저출산 심화 등으로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을 대체하거나 공적연금 소득비례부분의 적용제외 등을 통해, 퇴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주장하였다. 즉 국가의 
역할은 축소하는 반면, 시장기능의 원리에 따라 기업과 개인의 역할은 점점 
증대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의 실질소득 

대체율을 추정한 결과, 국제기구에서 권장하는 20%~30%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 
12.6% 수준(개인연금 15.7%)으로 나타나 노후소득보장차원에서 퇴직연금의 역할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고령화 
대응차원에서 공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보다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재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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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추정결과 
가입기간별 소득대체율  

(55 세 수급개시, 은퇴기간까지 수급) 시나리오 
20 년 25 년 28 년 30 년 35 년 

시나리오Ⅰ (비관) 
- 임금상승률 : 3.70% 
- 운용수익률 : 2.79% 

10.4% 
(416,858) 

10.8% 
(520,526) 

11.1% 
(594,329) 

11.3% 
(649,079) 

11.7% 
(808,277) 

시나리오Ⅱ (현재) 
- 임금상승률 : 4.70% 
- 운용수익률 : 3.79% 

11.5% 
(553,833) 

12.2% 
(739,204) 

12.6% 
(877,913) 

12.9% 
(984,055) 

13.6% 
(1,306,669) 

시나리오Ⅲ (낙관) 
- 임금상승률 : 5.70% 
- 운용수익률 : 4.79% 

12.7% 
(731,630) 

13.7% 
(1,041,434) 

14.3% 
(1,284,625) 

14.7% 
(1,476,345) 

15.7% 
(2,084,548) 

주: 1) (   )은 은퇴후 월 퇴직연금액을 의미하며 단위는 원 
2) 가입기간 만기후 퇴직전 개인연금자산총액(기여금수익총액)을 은퇴기간(24년간) 일정수준의 연금

으로 환산한 공식은  
1 (1 ) nr

r

 
개인연금자산총액

 이 사용됨 (r:운용수익률, n: 기대여명)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노후소득보장과 사적연금의 기능강화차원에서 장단기적인 
노후소득보장 구축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는데, 먼저 

단기적으로는 퇴직 및 개인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전환대책 마련, 개인연금제 보완 등을 통해 사적연금의 가입을 적극 유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즉 퇴직연금 전환대책으로는 연금세제 혜택확대, 근로자 
수급권보호장치 정비, 연금가입의 의무화 검토, 중간정산제폐지 등이, 개인연금제도 
보완측면에서는 개인연금 자산운용방법의 다양화, 개인연금이전제도의 보완, 개인 
연금 세제의 정비 등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장기적으로는 공사연금간의 역할분담, 노동고용정책 변화 등을 통해 사적연금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즉 공사연금간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연금제도의 틀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무원연금, 
사적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제도의 제도적 개선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임금피크제 도입, 정년연장 등 근로자의 연금가입기간과 
관련된 노동정책의 변화를 통해 사적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제고되도록 장기적 
대책마련도 절실하다고 보았다. 
* 실질소득대체율 : 현재 우리나라 (표준)근로자가 근무하여 시현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평균근속기간 28 년, 은퇴기간 24 년 가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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